
국 민 동 의 청 원 서

등록일자 2022. 8. 24.

동의기간 2022. 8. 31. ~ 2022. 9. 29. 국민동의 수 50,000

청 원 자 성    명 이지언

제    목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 원 원 문

[청원 취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의 취소를 위한 법제화 요구

[청원 내용]

올 여름 전국을 침수시킨 집중호우의 또 다른 이름은 ‘기후위기’입니다. 턱 밑까

지 차오른 기후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도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

을 조속히 폐지해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그것입니다.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한국을 비롯한 주

요국에서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민간 발전사업자인 

포스코가 강원도 삼척에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 중

입니다.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삼척 맹방해변과 천연동굴과 같은 생태계가 침식되고 있으

며, 석탄발전소가 가동된다면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조기사망을 일으키고 

기후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됩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배출1위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자회사를 통해 석탄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이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에너



지 공공성을 위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석탄발전을 꺼야 할 시점에 오히려 새로 짓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기

후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석탄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멈추

고 취소해야 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공익 침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

니다.

정부는 석탄발전 폐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미 인허가한 사업을 임의로 취

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태를 방관하는 입장입니다.

기후위기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는 상황에서 신규 석탄발전 사

업을 취소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가 당장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석탄발전 사업 허가를 취소하고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증명해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2019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2021년 8월 ‘탄

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시 국회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탈석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를 돌파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주기를 호소합니다.


